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 공간 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옥식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야생동물이라는 게 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서식지가 보존돼야 하는 

거죠. 서식지를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보통은 보호해야 할 종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이 높다, 또 하나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종이 있을 때 등 지정 여건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 그러니까 여기에만 사는 종

보호의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할 때 판단 기준도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많은데 충남에 유독 없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는 보호 해야 할 종이 있는 곳을 보통 지정하죠.

홍성은 천수만이란 곳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리, 기러기 종류들도 많고요. 흔히 흑두루미라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데 그 친구들도 많이 올 때는 한 2, 3천 마리씩 오죠.

[생물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게 핵심인데 지금 생물 위기라고 해요. 인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물 위기와 기후 위기예요.

기후 위기는 이제 많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도 뒤따라가는데 생물 위기는 지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파급은 굉장히 커요. 팬데믹도 결국은 생물위기의 하나거든요. 현재 겪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물 위기는 당장에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할 상황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자 이제 

보호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거죠. 정책이 먼저 앞서서 생물종들을 보존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한다는 거죠.

[보호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보호구역을) 30년 전에 지정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라, 지금 

현장을 가보면 “여기가 왜 보호구역이지?”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 곳이 많아요. 다시 보호구역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또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곳이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자 그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이행할 때의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죠. 

세 번째로는 보호구역으로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 중에도 보호구역의 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법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호구역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종류가 매우 많아요. 습지 보호지역도 있고 등등 보호구역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호구역들의 기능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축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보호구역 정책은 공 하나에 그냥 수십 명이 다 몰려다니는 그런 꼴이라, 포지션이 

없다고요. 각각의 보호 구역별로 너는 이걸 해, 너는 이걸 해 그러한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다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서 빨리 생물 위기에 대해 절실함을 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내가 갈 곳은 저기 백 보 밖에 있는데 아직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계속 해야죠. 


